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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

죄수사처(공수처) 대신 기소권이 없는 ‘반부패

수사청’ 설치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패스트

트랙 처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. 더불어

민주당은 “반쪽짜리 공수처는 안 된다.”며 맞

서고 있다.

31일 여야 3당에 따르면 한국당 권성동 의

원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

희 의원이 참석한 30일 실무협상에서 미국 연

방수사국(FBI)과 같은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

제안했다. 부패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기

능을 대폭 경찰로 넘기고, 검찰은 영장청구권

과 기소권만 갖는 형태다. 그 대신 경찰 조직·

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

위해 반부패수사청을 떼어내자는 게 권 의원

의 제안이다. 권 의원은 “궁극적으로는 경찰

이 영장청구권도 갖는 게 맞지만, 이는 헌법 

개정 사안이라 당장은 어렵다.”며 “기소와 수

사통제라는 근본적 기능에만 검찰이 집중하

는 게 맞다.”고 했다. 

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“공수처 문

제와 관련해 어제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진전

이 있었다.”며 “그간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한

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

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.”

고 했다. 이어 “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

부여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

고 이 대원칙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.”

며 “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수사

권, 기소권을 모두 주겠다는 주장을 접어야 한

다.”고 압박했다.

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

시키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

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. 이인

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‘사법

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

사항’이라며 ‘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개혁

의 요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

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녁을 빗나간 주장’이

라고 밝혔다. 송기헌 의원도 “반부패수사청은 

특별수사경찰을 만든다는 것이지 공수처를 

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.”고 했다. 

일각에선 선거제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

반부패수사청 설치를 놓고 여야 간 밀고 당기

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. 

(출처/동아일보)

법무뉴스- 자유한국당 제안에 바른미래 호응  

   與 ‘반쪽짜리 공수처 안돼 맞서


